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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교육의 기회균등은 교육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

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을 보장(김광석·주동범,

2016)하는 원리이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중요하여 대한민국에서는 이른 보장하기 위해 헌법과 교육기본법으로 규정

하고 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은 헌법 제34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교육기본법

제4조①항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워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②항에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

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교육

기본법에서 차별받지 않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차별받지 않는 수평적 기회균등과 더불어 차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수직적 기회균등, 교육받으면서

겪게 되는 시설, 교육과정, 교원 등 교육여건의 기회균등, 교육받고 난 후 일정한

수준의 교육 성과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교육 결과의 기회균등(김신일, 2015)으로 구

분된다. 기회균등은 단지 차별을 없애는 소극적 기회균등에서 차별을 통해 학생의

복지를 증진 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적극적

기회균등까지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교육재정은 교육받는 학생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국가기

경제적 여력이 없으면 수익자 부담으로 교육을 운영할 수밖에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학생은 교육받을 수 없다. 국가는 학생의 경제적 여건 때문에 교육받지 못하

는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초등학교는 1949년 교육법이 제

정되면서 무상 의무교육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1997년에 목표를 달성하였고, 중학

교는 1985년부터 무상 의무교육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2004년에 목표를 달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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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재정적 여건이 허락하여 2021년에 무상교육을

실현하였다. 대학교도 정부의 지원을 통해 반값등록금 정책을 수행하여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려고 노력하였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김신일이 제시한 것처럼 수직적, 수평적, 과정적, 결과적 기회

균등(김신일, 2015)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교육재정이 미치는 교육의 기회균등

을 모두 논의하기 어렵다. 본 고에서는 교육재정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대학교의 기회균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교육재정이 교육의

기회균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기초로 교육의 기회균등의 의미를 먼저 분석

하고 이에 기초하여 교육재정이 교육의 기회균등에 미치는 영향을 학교급별로 분석

하였다.

2. 교육의 기회균등

교육의 기회균등은 교육받는 피교육자들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하

지만, 동등한 교육기회의 의미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Johnes(1985: 235-236)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학생당 지출의 균등화, 교육서비스의

균등화, 교육성취도의 균등화, 만족의 균등화로 정의하고 있다. 학생당 지출의 균등

화는 수평적 기회균등으로 학교급별로 학생당 경비가 동일해야 하는 기회균등이고,

교육서비스의 균등화는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동일한 서비스, 즉, 시설, 교육환경,

교원, 교육과정 등 교육여건이 동일해야 하는 기회균등이다. 교육성취도의 균등화와

만족의 균등화는 교육을 받은 후의 결과의 기회균등으로 교육과정을 마친 후에는

일정한 수준의 교육목표에 도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만족이 같아야 하는 기

회균등이다.

Johnes와 유사한 기준으로 교육의 기회균등을 분류한 학자가 김신일이다(2015).

김신일은 기회균등 대신에 평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기회균등을 분류하고 있다. 그

는 교육평등을 기회의 평등과 내용의 평등으로 구분하고, 기회의 평등을 허용적 평

등과 보장적 평등, 내용의 평등을 과정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허용적 평등은 수평적 기회균등과 같이 인종, 종교,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차별받

지 않고 동등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평등이고, 보장적 평등은 수직적 평등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차별적으로 지원을 더 해줌으로써 어려

움 없이 학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적극적 평등이다. 과정의 평등은 Johnes의 교육서

비스의 균등화 같이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 받아야 하는 평

등이다. 수업환경, 교육과정, 교원의 질적 수준 등이 동일해야 동일한 경과를 산출

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평등이다. 결과의 평등은 학업성취도 균등화와 같이 교육과

정을 마친 후의 결과가 일정 수준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평등이다.

Johnes와 김신일이 분류한 것처럼 교육의 기회균등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

며, 최근 국가에서 추구하고 있는 기회균등은 보장적 기회균등, 과정의 기회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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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기회균등이 주를 이룬다. 그동안 차별적으로 운영되었던 신분, 종교, 경제적

지위 등에 의한 허용적 기회균등은 대부분 실현이 되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율여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지원하여 동등한 결과를 성취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고에서는 수평적 평등, 교육서비스의

평등에 초점을 두고 교육재정의 기회균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보장

적 기회균등, 과정의 기회균등, 결과의 기회균등을 분석하기에는 지면에 한계가 있

고 분석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해방 후 국가가 유치원, 초

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육재정을 지원하는 과정을 분석하여 수평적

기회균등이 어떻게 달성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3. 교육재정이 교육 기회균등에 미치는 영향

대한민국의 교육재정이 교육 기회균등에 미치는 영향을 유치원·초·중둥교육과 고

등교육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유치원·초·중등교육은 보통교육으로 교육감의 관

할 사항이다. 국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교육감에게 교부해 주면, 교육

감은 지역의 여건에 맞게 지출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고등

교육은 중앙정부의 관할 사항으로 교육부에서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가

조정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가. 보통교육 재정

1) 유아 교육비 지원

유아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고, 국가의 재정 지원이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치

우치면서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

이 시작된 계기는 1997년 12월 13일 제정된 초·중등교육법이다. 이 법 제37조에 “초

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치원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유치원 교

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보육 대상인 어린이집 유아도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영유아교육법도 개정하였다.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양분화되어 있다. 유치원은 3-5세

를 대상으로 교육부 소속으로 교육하는 기관이고, 어린이집은 0-5세를 대상으로 보

건복지부 소속으로 보육하는 기관이다. 3-5세의 동일 연령을 대상으로 교육과 보육

으로 나누어지고, 소속기관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다르다. 기능과 소속기관이 다

르다 보니 많은 갈등이 야기되었고 지원의 책임에 대한 공방도 컸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3-5세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단일화하기 위해 2012년에 누리과정을 도입

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교육과정(표준교육과정)을 통일하여

3-5세의 공통교육과정을 만들고, 지원도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지

원하도록 하였다. 누리과정을 시행하면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유아교육비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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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부담하였는 가를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재

원

교육부

유치

원

5세 전체+

3-4세 소득

하위 70%

3-5세 전체 3-5세 전체

3-5세 전체
어린

이집
5세 전체

5세 전체

+3-4세 소득

상위 30%

4-5세 전체

+3세 소득상위

30%
보건복

지부

어린

이집

3-4세 소득

하위 70%

3-4세 소득

하위 70%

3세 소득 하위

70%
없음

<표 1> 연도별 누리과정 기관별 재정 부담 현황

출처: 교육부(2016). 내부 자료.

<표 1>에서 보듯이 유치원 교육비 무상 지원은 1998년부터 법으로 규정되었으나

2011년까지는 소득수준별로 차등 있게 지원되었다. 이를 이명박 대통령이 유치원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누리과정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유치원 교육비는

2012년에 5세 전체, 2013년부터는 3-5세 전체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었다. 보건복지

부 소속의 어린이집도 유치원에 비해 1-2년 늦게 실현되었지만 100% 지원하게 되

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별개로 지원하던 유아교육비 지원은 2015년부터 교육

부로 통일하게 되었다.

유아교육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비는 유아학비(유치원), 보육료(어린이집)로 구분

되는데 비용은 동일하다. 비용에 차이가 나는 점은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이

다. 국·공립 유치원은 2022년 현재 월 100,000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80,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치원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후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과후 과정비를 국·공립은 50,000원, 사립유

치원과 어린이집은 70,000원을 지원하고 있다(표 2 참조).

출처: 법제처·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2022). 영유아교육. p. 29.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유아들의 교육비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280,000원으로 충

구분 연령
지원액(원/월)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5세

100,000 280,000 280,0004세

3세

방과후 과정비 3-5세 50,000 70,000 70,000

<표 2> 연령별 기관별 유아 교육비 지원액(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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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층에는 별도의 유아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월 최대

150,000원까지 지원해 준다. 즉, 사립유치원의 월 교육비가 280,000원이 넘는 경우

저소득층의 원아에게 추가 150,000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는 실비 지원으로

예를 든다면, 사립유치원의 월 교육비가 380,000원인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저소득

층 원아에게 지원해 준다.

출처: 법제처·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2022). 영유아교육. p. 29.

유아 교육비 지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양분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각

각 지원함으로써 많은 갈등이 야기되었다. 유아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의 규모는 지

원하는 기관에 따라 차이는 없었지만, 재원 부담의 주체를 놓고 갈등이 있었다. 이

런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과정을 통일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노력이 누리과정으로 나

타났고, 이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던 어린이집 비용을 교육부가 부담하도

록 하였다. 유아 교육비를 지원하는 규모도 재정의 형편에 따라 확대되어왔다. 유아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던 유아 교육비 지원이 2012년을 기점으로 5세 전체

를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3-5세 모든 유아를 지원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의 지원액이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교육비에 부족하게 되는 경우 저소득

층에 한해 추가로 150,000원까지를 실비로 지원하고 있다. 유아 교육비는 모든 유아

들이 교육비 부담을 갖지 않고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100% 국가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아 교육비 지원이 교육의 기회균등에 미친 영향을 보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으로 지원하던 수직적 기회균등에서 모든 유아를 지원하는 수평적 기회균등으로

변화되어왔다. 취학 전의 유아교육이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 나지 않게 지원함으

로써 교육이 모든 유아에게 동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이다.

2) 초등학교 교육비 지원

초등학교 교육비를 지원하려는 노력은 해방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시

작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면서(헌법 제1호, 1948.7.15.) 제16조에 “모

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무상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국가 재정이 초등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없어 수업료는 아니지만 준 수업료

구분 자격 지원액(원/월) 비고

저소득층

유아학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

소득층 유아(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월 최대 150,000

(교육과정비)

추가 학부모 부담

근이 15만원 미만

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표 3>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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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후원비 성격의 육성회비를 징수하였다. 이후 국가 재정의 여건에 따라

1972년에는 도서벽지, 1977년에는 농어촌 지역, 1979년에는 6대 도시 이외의 전 지

역에서, 1997년에는 전 지역에서 육성회비를 폐지하였다.

초등학교는 국민의 기본소양을 배향하는 것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무상으로 실행

해야 할 교육이다. 이런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이 제정된 후 49년 만에 무상교육을 실현하였다. 초등교육 역시 지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였고, 종국에는 모든 초등학생이 무상교

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교육재정의 여건에 따라 수직적 기회균등에서 수평적

기회균등으로 기회균등의 정책을 실현 한 것이다.

3) 중학교 교육비 지원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중학교 교육비는 수익자 부담이었다. 중학교를 진학하는 학

생이 교육비를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1972년 헌법 개정을 통해 의무교육의 범위를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으로 확대하였다. 이 법에 기초하여 1984년 교육법

(법률 3739호 1984.8.2.)을 개정하여 제8조 (의무교육)에 “①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

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를 규정하였다. 이 법에 기초하여 도서

벽지(1985-1986년), 읍면지역(1992-1994년), 시지역(2002-2004년)까지 무상교육을 확

대하였다. 중학교 무상교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1차 적으로 수업료를 무상으로 하였

으나, 학교 후원회비 성격의 학교운영지원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가 2012년 2학기

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완전 무상교육이 실현되었다(머니투데

이, 2018).

중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중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국가 재

정의 여건에 따라 무상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수업료 무상화는 2004년에 실현되었

으나 학교운영지원비까지 무상화는 2012년에 이루어졌다. 중학교 교육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데에는 법령이 제정되고 27년이 소요되었다. 중학교 교육비를 지원

하는 교육재정의 역할은 지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수직적

기회균등에서, 모든 학생들을 지원하는 수평적 기회균등으로 변화되었다.

4)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고등학교 교육비는 수익자 부담이고,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할

책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를 증진 시키기 위해 무상교육을 추진하

였다.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교육복지 강화를 통해 부의 편중을 줄이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무상 의무교

육을 추진하였으나, 고등학교 의무교육의 ‘진로 선택권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여 고

교 의무교육을 채택하지 않고, 고교 무상교육 만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고, 2017년

까지 완성하고자 하였다(머니투데이, 2018). 그러나 재정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목

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18대에 이어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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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무상교육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2019년 고3, 2020년 고2, 2021년 고1 학생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고등학교 전 학년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수업료를 책정하여 운영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정부

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무상교육에서 제

외되었다.

고교 무상교육을 촉진하게 된 배경에는 교육감의 노력도 크게 작용하였다. 2018년

도 교육감 선거에서 일부 교육감 출마자가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

를 실천하자, 교육부도 이에 호응하여 적극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추진하게

되었다.

고등학교의 교육비 지원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였고, 2021년에 그 목표를 달성하였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재

원확보 때문에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2021년에 완성하였지만 빠른 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었다. 고교 교육비 지원 역시 수평적 기회균등을 목표로 모든 고

등학생에게 교육비 부담을 갖지 않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

다.

5) 유·초·중·고의 교육비 지원이 교육의 기회균등에 미치는 영향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위한 교육비 지원은 국가의 경제적 여

건에 따라 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이 좋아

짐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학교 교육을 위하

여 교육비를 지원하는 노력은 수직적 기회균등에서 수평적 기회균등을 변하여 왔다

고 할 수 있다. 이런 노력과 더불어 지면 때문에 여기에서 논하지는 못했지만 교육

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농어촌 우수고 육성사업, 전원학교 사업과 같이 여건이 열

악한 지역의 학생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교육재정을 지원하는 보장적 평등을 실

현하는 노력도 이루어졌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도시의 열악한 지역 학생

들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재정을 지원

한 사업이고, 농어촌 우수고 사업은 농어촌의 열악한 고등학교의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이 활성화되는 정책을 추진한 재정 지원 사업이다. 전원학교는 농촌의 열악한

초등학교를 지원하여 농촌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한 재정사업이다.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

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교육재정을 지원하여 수평적 공평성을 달성하였지만, 지역의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보장적 평등을 실현하도록 재정지원을 하기도 하였

다.

나. 고등교육 재정

고등교육 재정은 교육받는 학생이 교육비를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고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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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국립과 공립의 경우는 대학 경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지만, 사립의 경우는 경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

다. 국가에서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재원은 주로 연구비다. 사립대학의 경우 자체적

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업료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 국립대학

교도 등록금에 의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지만, 사립대학교는 학교 운영비의 60% 이

상을 학생의 등록금에 의지하고 있어 수업료의 비중이 높고, 학생들의 부담도 크다.

대학 재학을 위해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등록금 부담에 대한 학생

들의 저항이 컸고, 등록금을 줄이기 위해 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투쟁을 시도하였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부터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도입하였다. 즉, 국가가 재정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등록금을 줄여 주

었다. 이 과정을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구분하여 대학의 경비에서 등록금이 차

지하는 비율을 알아본 다음에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교육의 기회균등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1) 국·공립대학 재정확보

국·공립대학의 재정확보는 대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학생의 등록금

으로 확보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이전 수입의 비율이 50%를 넘는

다. 방송통신대학의 경우만 국가의 지원이 28.8%로 낮지만, 그 외는 50%가 넘고 교

육대학과 각종학교는 6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해 주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많아서

학생들이 부담하는 자체 수입의 비율이 30% 정도로 낮다.

대학 이전수입 자체수입 세계잉여금 내부거래 
및 기타 합 계 자체수

입비율
이전수
입비율

전 문 대 학 111,197 19,293 60,720 93 191,305 10.1 58.1

교 육 대 학 198,862 105,499 23,482 964 328,809 32.1 60.5

대 학 교   2,755,136 2,049,677 630,533 48,055 5,483,403 37.4 50.2

방 송 대 학 40,549 74,450 25,460 130 140,589 53.0 28.8

각 종 학 교 63,261 19,309 6,427 1 88,999 21.7 71.1

<표 4> 국·공립대학 세입 중 자체 수입 및 이전 수입 비율

(단위: 백만원,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2). 교육통계연보 2021.

정부가 지원해 주는 비율이 높아서 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 수준도 낮다. 2022

년 국·공립 대학의 등록금은 2년제 대학이 2,368천원, 4년제 대학이 4,195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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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2021 2022

2년제 2,364.9 2,368.4

4년제 4,192.6 4,195.7

<표 5> 국·공립 대학의 2021, 2022 평균 등록금

(단위: 천원)

출처: 슬커생로스터(2022). 2022 대학 등록금 순위 비교.

2) 사립대학 재정확보

사립대학은 운영 주체가 법인이나 사인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

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학생이나 법인의 수익에 의존하여 재정을 확보한다. 사립

대학의 재정확보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넘는다. 전문대학, 일반대학,

산업대학, 대학원 대학의 등록금 비율이 63% 정도이고 원격대학이 68% 정도이다.

대학 등록금 및 
수강료 전입 및 기부 교육부대 수입 교육외 

수입 계 등록금
비율(%)

전문대학 2,645,898,436 1,253,284,250 171,151,590 80,921,800 4,151,256,076 63.7

일반대학 10,403,067,322 4,623,989,022 1,127,490,861 349,013,98
9 16,503,561,194 63.0

산업대학 81,582,338 35,938,356 7,246,743 666,674 125,434,111 65.0

대학원
대학 67,283,889 25,608,832 8,996,275 3,679,891 105,568,887 63.7

원격대학 306,913,923 127,965,470 6,578,717 7,442,548 448,900,658 68.4

합 계 13,504,745,908 6,066,785,930 1,321,464,186 441,724,90
2 21,334,720,926 63.3

<표 6> 사립대학 학교 운영 수입 중 등록금 비율(2019년 결산)

(단위: 천원,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2). 교육통계연보 2021.

사립대학의 운영비 수입 중 등록금의 비율이 높아서 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액수도 높다. 2022년의 전문대학 등록금은 6,068천원으로 국·공립 전문대학의 3배

수준이며, 사립대학도 7.523천원으로 2배 가까이 된다.

대학 2021 2022

2년제 6.044.5 6,068.6

4년제 7,492.7 7,523.7

<표 7> 사립대학의 2021, 2022 평균 등록금

(단위: 천원)

출처: 슬커생로스터(2022). 2022 대학 등록금 순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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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원)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등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에서 학자금을 대출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상환하는 제도이다. 학

자금 대출에 대한 근원을 보면 교육법이 제정된 1949년 12월 31일까지 거슬러 가지

만, 1961년 대여 장학금법(법률 제603호)이 제정되면서 시행 근거가 마련되었다.

1985년 시중은행이 자체 재원으로 장학금 대출을 하고 정부가 이자의 일부를 지원

하는 이차보전 방식의 학자금 융자제도가 시행되면서 시작되었고, 1998년의 IMF

구제금융을 거치면서 확대되었다. 2005년부터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가 실시

되었고, 2010년부터 “소득 연동형 학자금 상환제도(ICL)”가 시행되었다(오세안,

2010: 16-39).

현재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촌

출신 학자금 융자’를 시행하고 있다(한국장학재단, 2023).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학부생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와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의 학생에게 등

록금 전액과 생활비 150만원을 연 1.7%(변동금리)로 대출해 주며, 취업 후 대출 상

환 기준액보다 소득이 많을 경우 상환하는 제도이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

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150만원을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연 1.7%(고정금리)로 상환하는 제도이다. ‘농어촌 학자금 융자’는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최장 10년 이내에서 원금 균등 불

할로 상환하는 제도이다.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학비를 마련하기 어

려운 학생들에게 대출하고 상환하는 제도이다.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겪는 어려움

을 덜어주고자 하는 국가의 재정 지원 방안이다.

4)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은 학생의 가정 형편에 따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장학금이다. 그동안

장학금은 주로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지급되었는데, 이 방식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

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원되어 빈익빈 부익부의 결과를 가져왔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국가장학금이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의 등록금을 국가에서 통제하고 관리하던 방식이 1990년대 후

반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물가상승률보다 2-3배 넘게 등록금을

인상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을 사고,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1년 11월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12년 국가장학금 사업 시행

계획” 발표하고(정소현, 2016: 15-23), 국가장학금을 시행하였다. 국가장학금은 Ⅰ유

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는데, Ⅰ유형의 학생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학자금 지원 8구

간 이하의 학생들에게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Ⅱ유형은 대학의 노력과 연

계하여 학자금 지원 1-9구간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대학구조

개혁평가,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에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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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변화와 개선을 촉진하였다. 국가는 국가장학금Ⅰ, Ⅱ 유형을

통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도록 하였다.

5) 고등교육 재정확보가 교육의 기회균둥에 미친 영향

고등교육은 국·공립과 사립의 설립유형에 따라 각기 다르게 재원을 확보하여 운

영하고 있다. 국·공립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사립은 자체적으로 재원

을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에 등록금이 급격히 인상되자 학생

과 학부모의 저항이 커져 사회적 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국가의 지원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국가장학금이 등장하였고, 국가장학금은

학생의 경제적 수준을 기반으로 지원되었다.

고등교육의 재정확보는 학생들의 부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학생들의 부담을 줄

이고, 학생들의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국

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제도는 학생들의 소득수준에 기초하고 있다. 개

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수직적 기회균등을 목표로 재정 지

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4. 결어

교육재정이 교육의 기회균등에 미치는 영향을 보통교육과 고등교육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보통교육은 국가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초기에는 차등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수직적 평등을 실현하였고, 국가의 재정 여건이 나아짐에 따라 모든 학생

에게 동등하게 혜택을 주는 수평적 기회균등을 실현하였다. 반면에 고등교육은 정

부가 정한 경제적 기준 이하의 학생들에게 차등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보면 보통교육은 수평적 기회균등을 추구하였고, 고등교육은

수직적 기회균등을 추구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한 재정 지원 사업에 따라서는 수직

적 기회균등, 보장적 기회균등을 추구하기도 하였지만, 교육재정 지원의 보편적인

현상은 보통교육은 수평적 기회균등, 고등교육은 수직적 기회균등을 추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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